
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!
- 교육부의 ‘자유민주주의’ 용어 교과서 내 기술 방침에 부쳐- 

1.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‘2022 개정 교육과정’ 시안을 발표
하고 행정예고 했다. 이 가운데 역사과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‘자유민주주의’와 ‘자유민주주의적 
기본질서’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발표했다. 교육부 장관에 재취임 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
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.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요구를 국민들의 여
론으로 호도한 결과다.

2. 이는 지난 2022년 9월 말~10월 초,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공청회에서 예견된 것이었다. 거
의 모든 과목의 공청회에서 조직적인 목소리로 공청회장을 난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교과
에 대한 핵심적 공격은 첫째, 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라, 둘째, 6.25 전쟁을 
남침이라고 기술하라, 셋째, 근현대사 분량이 과도하니 전근대사 부분의 기술을 늘리라는 것이었다. 

3. 교육부가 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한 한 달여가 지났다. 오늘 발표된 교
육부의 행정예고 안을 확인한 결과 불길한 예견은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.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당시 
추진했던 ‘4.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...’ 문구보다 더 퇴
행적이고 뉴라이트 사관의 완결판이라 해도 무방할 ‘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
색한다’로 기술한다는 방침이 행정예고 된 것이다. 
저 문구 그대로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한 이승만과 박정희, 전두환도 
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 인물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.   

4. 대한민국의 ‘자유민주주의’는 불행히도 독재와 반공과 한 몸이었다. ‘자유민주주의’는 친일반민족
행위자들의 존속과 친미반공세력의 독재를 용인하고 가능케 한 전가의 보도였다. 이를 경계하여 역
사학자들과 교육계는, 또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은 ‘자유민주주의’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해 
왔다. 이러한 까닭으로 해방 후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규명하고 진정한 일제잔재 청산을 
위해 30년 넘게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육개악에 우려를 표명함
과 동시에 경고를 함께 보내는 것이다. 

5, 최근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지렛대다. 하지만 참사
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윤석열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. 이에 수많은 시민은 
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. 그리고 참사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윤석열 교육부가 추진하고 
있는 교육개악에 마주하고 있다. 흡사 8년 전,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보였던 행태의 재판을 
보는 듯하고, 곧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7년 전 겨울처럼 참담한 마음으로 현재를 직
시하고 있다. 

6.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도외시 하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킬 한
국사 교과서 개악, 교육과정에 대한 개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. 시민들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닫은 
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자명하다.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
기를 바란다.  

2022년 11월 9일
민족문제연구소


